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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원칙에 대한 재고찰 - 에스토니아 전자투표 사례를 중심으로*

문 은 영**

코로나-19 팬데믹 정점에서 치러진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보통선거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크게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종이투표 

투표소 투표의 시공간적 제한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전자투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제는 보통선거권 확대로 

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충돌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높아지는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2005년 전자투표를 도입한 이래 11번의 전국 선거를 별 탈 없이 진행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에스토니아는 선거의 

원칙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합의와 함께 전자투표 운영에 대한 사회-기술적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화 및 일상화를 통해 시스템, 정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왔다. 이에 우리도 기술적 발전과 수준에서 전자투표의 가능성만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관점에서 선거의 원칙 간의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신뢰 구축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투표권, 선거의 원칙, 전자투표, 인터넷투표, 에스토니아, 코로나-19

요 약

Review of the principle of election 
- Focusing on the Estonia e-voting case*

Moon, Eun-Young**

The March 2022 presidential election held at the peak of the COVID-19 pandemic drew flak for 

undermining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by failing to guarantee properly the voting rights of 

confirmed and quarantined persons. Guaranteeing their voting rights requires thinking about e-voting that can 

fundamentally overcome the temporal and spatial limitations of current paper voting polling stations. The question is how 

to deal with the increased possibility of contradicting or violating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direct and secret suffrage 

due to the expansion of universal suffrage. In order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is, we looked at the case of Estonia, which 

has been holding 11 national elections without any problems since the introduction of e-voting in 2005. Estonia was 

successfully building trust in the system, government, and society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routinization of the 

overall socio-technical system of e-voting, along with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agreements on the principles of 

elections. Therefore, we should not only consider the possibility of e-voting in term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level but als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trust by mediating conflicts between election principles from a normative point 

of view to reach a social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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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원양어선의 선원들에게 선거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했고, 2020년

과 2022년에는 뒤늦게나마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해 선거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췄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형식적

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투표권 행사를 쉽고 편리

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도입되었다. 이

동약자의 교통편의 제공 및 1층 투표소 설치, 장애유권

자를 위한 기표용구 보급 및 대형 기표소 제작 등 사회

적 약자들을 위한 투표소 편의 조치뿐만 아니라 실제

로 투표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주는 사전투표제를 도

입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

어 왔다. 이외에도 보다 근본적인 변화로 현행 종이투

표 방식만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실시되

고 있지 않지만 우편투표, 대리투표, 전자투표 등 다양

한 투표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굳이 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지난 대선에

서 투표소 종이투표로 인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즉각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자투표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난 

2000년대 초 중반 활발히 논의되어 오다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들과 한계들로 인해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고, 전자투표를 실시하던 해외국가에

서도 포기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해묵은 이야기로 

치부될 수도 있다. 하지만 투표소 종이투표 방식에서 

고수하고 있는 시공간적 제한 조건으로 인해 가장 기

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투표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

이 기존의 구조적·제도적 장벽에 막혀 더 이상 제한받

지 않기 위해서는 전자투표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고

민이 다시금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I. 들어가며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에 걸쳐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만큼 선거도 예외일 수는 없었

다.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확진자 수가 많지 않아 무사

히 넘어갔던 지난 2020년 4월 총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접어들었다.1) 매일 40

만 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로 인해 선거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500만 명을 넘게 되면서 대한민국 총인구

의 10%가 감염으로 격리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

다. 따라서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이 선거 전 

핫이슈로 부상되었다. 2월 초부터 시작된 논의는 2월 

중순 선거법을 개정해 확진자 등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 일

단락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 사전투

표 둘째 날 확진자 및 격리자들이 일반 선거권자들의 투

표 마감 시간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뒤엉키게 되었고, 이

를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절차 사무의 미비점들까지 겹

치면서 투표소는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며 경찰이 출동

하는 난장판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투표권을 제대로 행

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속출하는 등 대혼란이 벌어져 투

표 관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크게 터져 나왔다. 결국 

선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투표권에 대

한 차별이 발생하게 되면서 보통선거의 원칙이 훼손되

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통선거의 원칙을 충실하게 지킬 수 있

도록 투표권을 보장·확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

한 것일까? 그동안 보통선거의 원칙은 선거권과 피선

거권의 주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었다. 2007

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에 따라 재외선거인

1) ‌�2020년 국회의원 선거일 기준 4월 15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591명(해외유입 955명*(내국인 91.5%))이며, 신규 확진자는 27명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4.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2년 대통령 선거일 기준 3월 9일 0시 현재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2,388명, 해외유입 사례는 58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42,446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212,118명(해외유입 29,964명)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 2022.3.9.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2)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7.6.28.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선상부재자투표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7.6.28. 2005헌마772)



선거의 원칙에 대한 재고찰 - 에스토니아 전자투표 사례를 중심으로

69정보화정책

Ⅱ. 투표방식과 선거의 원칙

1. 다양한 투표방식과 선거의 원칙

선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의 실

현 수단으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선거권

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되었고, 발전되어 왔

다. 즉, 선거제도의 정립과 선거권의 획득과정이 근현대 

민주주의의 발달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은 선거의 원칙으로 정립되었으며, 민주적인 선거를 판

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문

제가 발생했을 때 위반의 근거가 되는 기준으로 적용되

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41조제1항과 제67조

제1항에서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기본원

칙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조·제24조·제25조 

등을 토대로 해석상 자유선거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Chong, 2018). 

이러한 선거의 원칙을 실제 투표방식과 연계시켜 살

펴보도록 하자. 우리가 생각하는 투표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투표소에 가서 본인 확인을 한 후 투표용지를 받

아 기표소에 혼자 들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찍고,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으로 

종이투표 방식을 채택한 투표소 투표를 말한다. 즉, 일

정한 연령 이상의 선거권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

한된 공간적 장소에서 아무런 물리적 방해 없이 투표가 

이루어져 직접·비밀투표의 원칙이 충실히 구현되는 장

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상황에서든 투표소까지 와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

간을 내야하고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

다. 또한 종이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

표용지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기표 칸 안에 

기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며 투표도장

을 찍기 어려운 신체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즉, 이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선거권자들은 투

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더 이상 투표소 종이투표 방식을 유지하는 선상에서 

다른 선거의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타협점

이 아니라 현행 보통선거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기술적 

발전, 사회의 디지털화, 개개인의 유동성 증가,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노

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투표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보통선거의 원칙을 확장해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충돌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즉, 선거의 원칙을 선거제도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

떤 투표방식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를 통해 선거의 원칙

들 간의 갈등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2005년  

전자투표를 도입한 이래 11번의 전국적인 선거를 별  

탈 없이 실시하고 있고, 전자투표에 참여하는 비중도  

투표권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사례

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전국적인 선거 실시 이전에  

정치권의 합의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전자투표에 대한  

선거의 원칙 간의 갈등 관계를 정리해 두었고, 이후 

에도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술적 문제에  

대한 의구심 등을 해결해나가는 등 전자투표를 중단 

없이 실시했다는 점에서 전자투표에 대한 사회적 신

뢰가 가장 필요한 한국적 상황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에서는 선거의 원칙과 다양한 투표방식 간에 발

생할 수 있는 충돌과 갈등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살

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서 바로 전자투표를 실시하는데 진전을 볼 수 있는 것

은 아니겠지만 단지 기술적 발전과 수준 측면에서 전자

투표의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관점

에서 선거의 원칙 간의 갈등을 조정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보완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정보화정책 제29권 제4호

2022·겨울70

박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로써 비밀선거의 원칙

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 하에서 선거권자의 의사 형성의 

자유와 실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자유선거의 

원칙이 부정되는 위험성을 낳을 수도 있다. 대리투표와 

보조투표의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한다

고 해도 대리인이 위임받은 대로 투표했는지 또는 보조

인이 선거권자의 의도대로 기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선거권자의 투표가 비밀·자유선거의 원칙이 담보

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보통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통선거의 원칙을 확대 적용하게 되면 다른 선거의 원

칙들이 축소되거나 침해받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는 선

거의 원칙들 간의 갈등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하

지만 보통선거의 원칙은 민주주의 및 국민주권의 실현

에 불가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다른 선

거의 원칙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민주권

과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 선거권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선거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하며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

우에는 그 심사의 강도가 엄격해야 한다. 이에 대해 헌

법재판소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의해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고,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

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

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협이나 국가의 노력에 이

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을 사유

로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4) 따라서 보

통선거의 원칙 외에 평등, 비밀, 직접, 자유선거의 원칙

의 헌법적 지위를 통해 보통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을 것

이다(Ki, 2015). 

투표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투표방식으로 

우편투표, 방문투표, 대리투표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

자. 우선 우편투표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으므로 투표소까지 이동이 어려운 선거권자들이 가

장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우편투표(Postal 

Voting)는 선거일 전 일정 기간 동안 투표와 관련된 관

계 서류와 투표용지 등을 우편으로 보내면 선거권자

가 기표한 후 다시 우편으로 선거일까지 해당 선거위

원회에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문투표

(Mobile Voting)는 투표사무원 등이 거동하기 불편한 

선거권자의 집이나 요양원 등에 투표함을 들고 돌아다

니는 방식으로 선거권자들은 그 자리에서 투표할 수 있

다. 대리투표(Proxy Voting)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나

올 수 없는 선거권자가 다른 사람(가족이나 친구 등)에

게 투표권을 위임해 그 대리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보조투표(Assisted Voting)가 있

다. 이외에도 특별투표소 투표를 통해 선거일 지정된 투

표소가 아닌 수감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 별도의 투표

소를 설치해 우편투표 또는 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기도 

하고, 사전투표(Early Voting)를 채택해 투표소에 나올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투표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보다 많

은 선거권자들이 본인 상황에 따라 투표할 수 있어 보

통선거의 원칙이 더 잘 구현될 수 있다(Shin, 2020). 

하지만 예상하다시피 우편투표와 방문투표의 경우 투

표권을 행사하는 장소 등을 물리적으로 제한할 수 없

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투표가 맞는지, 누가 대

신 기표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한 외부

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간섭 등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Ki, 2010a).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소투표로 

인한 부정사례3)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매수·유혹·협

3) ‌�우리나라에서는 투표소까지 오기 어려운 사람이나 거동이 불편한 선거권자들에게 거소투표를 허용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2022년 지방선거 경북 군위·의성에서 도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거소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 하는 등 다수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경북매일 2022.06.01. “거소투표 부정 철저 수사로 선거후유증 막아야”).

4) ‌�헌법재판소 2007.6.28. 2004헌마644 등, 2014.7.24. 2009헌마25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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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더욱이 그러한 방식에 의한 선

상투표가 인정된다면, 주권자로서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선거권을 행사하려는 선원들로서는 자신의 투

표 결과에 대한 비밀이 노출될 위험성을 스스로 용인하

고 투표에 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선거권자가 직

접 의사결정을 하고 단지 그 송부만이 모사전송 시스템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

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Lee, 2014).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투표방식으로 인해 어느 정도 

평등선거의 원칙과 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이 침해될 소

지가 높아질 수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투표소 투표

의 원칙을 고수하고 예외적인 상황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볼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현행과 같은 

종이투표 투표소 투표 방식으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

회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고,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

장해주지 못해 사실상 선거권 행사를 철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

를 가져오고 말 뿐이다. 이미 우리가 직접 겪어봤듯이 코

로나-19와 같은 세계적 감염병이 닥친 상황에서 자가격

리나 통행금지명령, 집합금지명령 등이 있을 경우 투표

는 말 그대로 불가능했고,7) 단지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 

확진자 및 격리자 등에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를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 뿐8) 실제로 그들의 투표 

편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결국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선거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

이 기존의 구조적·제도적 장벽에 막혀 제한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이투표 방식을 대체할 다양한 투

표방식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시공간적 제한 조건으로 

인한 폐해를 전면적으로 뛰어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 

방식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보통선거권이 민주주의 및 국민주권 실현에 있어 

불가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투표방식과 관

련해 선거권자가 느끼는 불편함과 번거로움도 보통선거

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많

은 국가들이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투표방식을 채택

하고 있는 가운데5), 우리나라도 보통선거권을 위해 비밀

선거권을 어느 정도 양보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제6항에서 ‘시각 또는 신체의 장

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

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투표를 두고 있고, 제38조·제158조의2에서 투표소까

지 오기 힘든 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를 위해 우편으

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국

내에 없는 선거권자 즉,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의 경

우 제218조의17에 따라 해외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

치해 운영하고 있고,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원양어선 선

원들을 위해 제158조의3에서 선상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선상투표의 경우 선장의 감독 아래 각 

선박에 지정된 모사전송(facsimile, 팩스) 시스템6)을 이

용해 투표하도록 하고 있어 선상투표 내용이 전송과정

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비밀선거의 원칙이 침해

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통상 모사전

송 시스템의 활용에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당사

자들이 스스로 이를 이용해 투표를 한다면 비밀 노출의 

위험이 적거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투표 절차나 전

송과정에서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주권원리나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원들이 선

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

한 측면이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두고 섣불리 헌법

5) ‌�자세한 내용은 OECD국가의 특별투표방식 현황 부록 1 참조
6) ‌�현재 선상투표에 이용되는 팩스 기기는 선상투표 후 투표지를 팩스로 전송하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쉴드팩스(Shield-Fax)에서 기표 부분이 봉함된 

상태로 출력되는 특수 팩시밀리를 사용하고 있다(중앙일보. 2022.02.28. “오는 1일~4일, 대선 선상투표 ‘쉴드팩스’…444척서 3267명 참여”).
7)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17개국 23개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해 전체 재외투표 선거권자 171,959명 중 

87,269명이 투표할 수 없어, 대상자 84,690명 중 40,858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23.7%에 불과했다(연합뉴스 2020.03.26. “17개국 23개 재외공관 
선거업무 중단...총선 투표 불가”).

8) ‌�동아일보. 2022.02.16. ‘확진-접촉자, 투표 당일 오후 6시~7시30분 한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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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선거의 원칙을 확장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헌법에서 추구하는 보통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에 대한 입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므로 모든 국민이 선거권의 주체가 되도록 법적·형식적

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권자가 정치과

정에서 실제적으로 선거권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이나 기술적인 이유에서 선거권이 제한받는다면 

헌법적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정성을 

지키고 기술적 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선거권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선거권 행사를 방해

하는 장애를 제거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

표방식과 관련해 선거권자가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느꼈

다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것

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자투표를 통한 보통선

거의 원칙 보장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더불어 선거권자

가 투표로 인해 얻게 되는 선거에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효능감이 투표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효능

감이 높아지면 투표에 따른 기회비용을 상쇄해 투표율

이 높아지는데도 기여해 더 많은 사람들의 투표 가치의 

평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선거권자들

은 전자투표를 통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시간

과 이동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도

움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그리고 언제, 어디에

서나 투표할 수 있어 직접선거의 원칙에 더 부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이용의 

증가가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고, 쌍방향

적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기술을 바탕으

로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이고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중 선거권

자의 투표권 행사에 더 큰 관심이 쏠려 그동안 간과되

었던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선거사무관계자들을 감염병

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해 나갈 수 있

다. 따라서 국민들의 능동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정치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행사할 수 있어 대의민

2. 전자투표와 선거의 원칙

전자투표는 정해진 장소에서의 전자투표(Poll Site 

Voting: PSV)와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인터넷, 모바

일 등을 이용한 투표(Remote Voting by Electronic 

Means: RVEM)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표소나 관공서 등 지정 장소

에 가서 투표하는 방식은 선거권자가 터치스크린, 키보

드, 마우스, 전자펜 등을 이용해 전자투표기에 투표하

면 투표 결과가 메모리 카드 등에 저장되어 개표소로 이

송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이송되는 것을 말한다. 인터

넷 투표로 대표되는 원격 전자투표는 선거권자가 컴퓨

터, 스마트폰 등 인터넷에 연결된 자신의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투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Moon, 2021; 

Okediran, et al., 2012). 투표소 등에 설치된 전자투

표기를 이용한 투표를 통해 문맹자나 신체적 장애 등을 

가진 선거권자가 보조인 없이도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글에서

는 사실상 기존의 투표방식으로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

권자를 위해 종이투표 기반의 투표소 투표방식의 한계

를 뛰어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원격 전자투표 

즉, 인터넷 투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기술적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블록체

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투표도 인터넷 투표를 전제로 하

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시공간

적 제약을 받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전자투

표를 주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간 전자투표를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

던 것은 아니고, 부작용에 대한 의구심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도입을 통한 투표방식의 변화

가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와 관

련해 충돌할 수 있는 선거의 원칙 간의 관계를 정립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투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은 사

람들이 편리한 투표방식을 선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Olumide S., et al., 2020) 더 다양한 투표방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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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원칙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지점에서 각국은 

전자투표를 도입했다가 중단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기도 하는 등 입장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

개되고 있다9). 영국10), 스위스11)는 시범실시 등 적극적

으로 도입을 진행하다가 선거위원회나 정부의 결정으

로 전자투표 시행을 잠정 중단한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주별로 다르지만 재외선거에서 이메

일·팩스·웹사이트를 통해 투표용지를 받고 제출할 수 있

도록 운영12)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2022년 대선 재외

선거에서 인터넷 투표를 실시13)했다. 이외에도 호주에

서는 연방 차원에서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전화투표

를 실시하고 있으며,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 차원에서 

iVote라는 인터넷 투표를 실시14)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에스토니아에

서는 2005년 전국 선거에서 인터넷 투표를 처음 도입

한 이래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보안

과 관련한 기술적 한계들에 대해 블록체인의 암호화 기

술을 바탕으로 하는 불변적 특성과 분권적 구조를 활용

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많이 등장(McCorry, et 

al., 2021; Uzma, et al., 2021)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선거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Lee, 2019; 

Moon, 2021; Nam, 2020).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최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선출

되는 국민의 대표자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현대화

의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선거권의 실질적 확보를 위

해 전자투표, 전자민주주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

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

다. 이 과정에서 투표율을 제고하고 무효표를 감소시키

는 등 대의성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

를 통해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Applegate, et al., 2020; Chang, 2009).

하지만 보통선거의 원칙 외에 다른 원칙들이 침해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평등의 원칙부터 살펴보면, 

선거권자 각자의 사정이나 상황으로 인해 디지털 기기 

보유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선거권을 행사하

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디지털 격차 또는 정

보격차로 인한 부에 의한 차별, 계층 간 차별 등이 발생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차별로 인해 선거 과정이 왜곡되

고 변질되어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선거 결과와 대표성에도 문제가 발

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밀선거

의 원칙과 관련해서도 전자투표로 인한 비밀성이나 익

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이다. 전

자투표의 특성상 종이투표 방식의 투표소 투표와 달리 

선거권자가 투표하는 상황을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

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이 과정에서 매수·위협·협박 

등의 상황에 선거권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거권자의 신원 확인, 투·개표 결과의 

위·변조, 해킹·보안 등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 등 간

과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직접선거의 원칙과 자

유선거의 원칙까지 함께 침해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어 선거의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선거 과정과 결과의 왜곡,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는 것이다(Applegate, et al., 2020; Chang & Song, 

2013; Lee, 2019). 

9)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각국의 전자투표 실시 현황 참조
10) ‌�BBC 2007.08.02. “Halt e-voting, says election body.”
11) ‌�Federal Chancellery FCh “E-Voting.”
12) ‌�NCSL 2019.09.05. “Electronic Transmission of Ballots.” 

FVAP.GOV “FVAP Announces Changes to Legacy Electronic Transmission Service for 2018.:
13)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ORES ÉTRAMGÈRES “Legislative Elections – Opening of the Internet voting portal(27 May 2022).”
14) ‌�NSW Electoral Commission “Using iVote for the 2021 Local Government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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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전국적으로 실시한 첫 번째 국가로 지금까지 11

번의 전자투표(4번의 의회의원선거, 3번의 유럽의회선

거, 4번의 전국 지방선거에서 사용)를 중단없이 실시하

고 있다. 도입 초기 1.9%였던 전자투표를 선택한 비율

은 전자투표의 효율성과 편리성으로 인해 최근 선거에

서는 46.7%로 나타나 절반에 육박하는 선거권자가 선

택하고 있을 만큼 일상적인 투표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살펴보기 위해 도입 목적과 과정, 투·개표 절차, 전자투

표 시스템 구성원리, 전자투표와 관련해 제기되었던 대

법원의 판결내용과 동향, 그리고 전자투표와 관련한 사

회적 인식과 신뢰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차례로 

검토해보자.

1. 도입목적과 과정

에스토니아15)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한 목적은 점차 떨

어지고 있는 투표율을 제고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정당

제이자 숙명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투

표 도입은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닌 민주주의적인 가치

실현이라는 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Chang & 

Song, 2013). 이 글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 도입 논의

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통해 특히 선거의 원칙과 관련한 사회적·정치

적 논의를 어떻게 극복하고 보완하여 공동체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

면 아무리 발전된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만으로 

사회적 동의와 합의를 당장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기술

을 실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기술에 대한 믿음 

즉, 기술을 통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규범적 가

치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될 때 발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Ⅲ. 에스토니아의 전자투표

2005년 에스토니아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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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alimised (2022b). Statistics about Internet voting in Estonia - I-voters among participating voters.

<그림 1> 전자투표에 참여한 선거권자 비율

<Fig. 1> I-voters among participating voters

15) ‌�북유럽 IT강국인 에스토니아는 국가 주도의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자민주주의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전자투표를 추진했으며 도입과 
시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희정. 2008. ‘전자민주주의와 인터넷 투표: 에스토니아 사례를 중심으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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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으로 선회해 안정적인 

지지로 뒷받침해줄 수 있었다(Ehin, et al., 2022).

2. 투·개표절차16)

전자투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voting’이라고 

부르고 있으며17), 전국민 대부분 갖고 있는 국가가 발급

해주는 신분증인 ID card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ID card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개키(Public Key)를 

기반으로 본인 인증뿐만 아니라 법적 서명으로도 활용

될 수 있으며, 2007년부터는 모바일 ID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일인 일요일이나 사전투표 기간에 

종이투표 방식의 투표소 투표를 할 것인지, 사전투표 기

간에 전자투표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전자투표

는 사전투표 기간에만 진행되는데 선거가 있는 주 월요

일 오전 9시부터 토요일 저녁 8시까지 할 수 있고, 인터

넷이 연결된 컴퓨터와 ID카드 또는 모바일 ID가 필요하

다. 선거위원회는 선거일 전에 ‘valimised.ee’사이트를 

오픈해 투표어플리케이션과 전자투표 시스템(현재 시

스템은 2017년 지방선거 때 구성된 것을 사용하고 있

으며 향후 신기술에 따라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을 공

개하고 있다. 전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어플리케

이션을 컴퓨터18)에 다운 받아야 하며 이 어플리케이션

을 통해 선거권자가 선거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후보

자 명부를 볼 수 있다. 투표를 하고 나면 투표 결과는 암

호화하고, 선거권자는 디지털 서명과 함께 투표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선거기간 즉, 토요일 저녁까지 투표 선

택을 무제한으로 바꿀 수 있으며 마지막에 한 투표 결과

가 남고 이전에 한 투표는 모두 무효가 된다. 그리고 전

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기존의 기반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ID카드 사용을 활

성화하기 위해서였다(2012년 ID카드를 발급한 사람들

은 1,200,000명 정도였으며 이는 에스토니아 시민 85%

를 차지하는 수치로 대부분의 선거권자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요하게 거론될 수 있는 이유는 국가

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다(Madise & Vinkel, 2014). 

2001년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당시 

법무부장관이 전자투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

다.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진 2002년과 2003년 선거

위원회는 전자투표 프로젝트를 시작해 많은 IT보안 전

문가들이 참여해 대중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

을 강구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정당, 대중, 개인들이 성

공적인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협력했다. 전자투표 프로

젝트의 집행부 역할은 선거위원회가 담당했는데 프로

젝트 매니저를 선출하는 등 업무를 분산하고, 전문가 그

룹을 구성해 협업하는 등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필수적

인 개념을 잡아갔다. 이후 IT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워

킹그룹의 보안 분석을 거쳐 전자투표 프로젝트를 완성

했다. 2004년 초 전자투표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부문

을 완성했고, 2005년 1월 탈린(Tallinn) 거주자들을 대

상으로 모의시험이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2005년 가을 지방선거에서 전자투표

를 시행하게 되었다(Vinkel, 2015). 

한편, 전자투표 도입 초기 찬성하는 정당들(Pro Patria, 

Reform Party)과 반대하는 정당들(Centre Party,  

People’s Union, Conservative People’s Party)로 구

분되어 있었지만, 2015년 반대했던 정당(Conservative  

People’s Party, EKRE)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전자투표

의 무결성과 안정성을 위한 전문가 집단을 운영하는 등 

16) ‌�선거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투표에 대한 설명을 참조해서 작성한 내용이다. 
Valimised (2022a). “Internet voting in Estonia.”

17) ‌�에스토니아의 전자투표는 영어로 i-voting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의무적 인증과 두 개의 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E-voting은 
키오스크 타입 시스템을 갖춘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Valimised (2022c). “Internet voting - Frequently asked questions - Questions about the reliability of i-voting. no.25.”

18) ‌�개인 컴퓨터가 없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
Valimised (2022d). “Internet voting - Frequently asked questions - Questions about ID-card and mobile ID.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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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데, 사인한 후 암호화된 투표는 중앙 사이트에

서 집계해서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한 것인지 확인한 

다음 개인정보가 담긴 디지털 서명을 제거한 후 암호화

된 익명의 투표만을 개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공개

키 암호가 개인키와 공개키 쌍(a Private and a Public 

Key Pair)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공개키

와 함께 암호화된 투표 결과는 개인키를 통해 해제되는

데, 선거위원회가 이 개인키를 가지고 있으며 선거 당일

에 사용한다. 특히 투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투

표는 무제한적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한 투

표가 결과로 집계되며, 전자투표를 한 다음 투표소에서 

종이투표를 한 경우에는 종이투표 결과가 집계된다(종

이투표를 여러 번 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가 된다). 이를 

통해 1인 1표의 원리를 형식적으로 보장한다. 

전자투표 시스템의 주요 구성은 투표어플리케이션

(Voter Application), 인증어플리케이션(Verification 

Application), 집합서비스(Collection Service)로 이

루어져있다. 선거권자가 투표 웹페이지에서 개인 컴퓨

터를 통해 투표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이 어플리

케이션은 집합서비스와 연결된다. 집합서비스를 통해 

선거권자 유무, 후보자 명부, 선거구 및 투표소 등을 확

인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디지털 서명[칩(Chip Card) 

또는 심카드(SIM Card)와 PIN번호를 조합해 이루어

짐]을 한 후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자의 투표는 암

호화되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집합서비스의 Collector

에 저장된다(이후 선거권자의 투표 변경과 취소를 담당

함). 또한 선거권자는 별도의 카메라가 작동하고 인터

넷이 연결된 스마트 기기(Mobile Phone, Tablet)에 인

증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QR코드를 읽어 집합서

비스에 저장된 본인의 투표가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사전투표 기간이 끝나면 오프라인 환경에서 

변경이 있었던 투표는 마지막 투표만을 저장하고, 선거

권자의 이름 등 신원정보를 제거한 후 선거구 별로 정리

자투표와 종이투표를 둘 다 한 경우에는 투표소에서 한 

종이투표만 개표된다. 2021년부터는 전자투표를 한 사

람도 선거일인 일요일에 투표소에서 종이투표를 다시 

할 수 있다. 

선거위원회는 선거일 저녁 전자투표 결과를 집계하

는데 이 과정은 대중, 참관인, 선거위원회 위원들이 참

석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투표 변경을 하기 이전의 모든 

투표는 무효로 하며, 투표자의 개인정보(디지털 서명)은 

전자투표와 분리시켜 익명의 투표 결과만 집계된다. 또

한 전자투표 결과는 공개키를 이용해 공개되는데 이 키

는 선거위원회 위원들만 접근 가능하다. 개표 결과는 후

보자별 득표수를 집계해 선거정보시스템에 송부되며, 

전자투표 결과는 종이투표 결과와 함께 선거일 늦은 저

녁 공표된다. 

개표 후 전자투표 결과를 재집계하는 과정에서 데

이터 감사를 통해 감사인들은 전자투표의 무결성

(Intergrity)을 확인하는데 변경된 투표가 제대로 무효

화 됐는지, 투표의 익명성이 보장됐는지를 확인하는 절

차를 거치게 된다.

3. 전자투표 시스템 구성원리19)

에스토니아 전자투표는 전통적인 우편투표와 비슷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우편투표에서의 ‘이중봉투시스

템(System of Two Envelopes)’을 전자적 형태로 논리

적으로 구현해 내 선거권자들에게 전자투표에 대한 신

뢰감을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시스템

은 우편투표가 이중봉투를 통해 선거권자가 한 투표 결

과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고 있는데 투표 선택

을 한 투표지를 속봉투에 넣은 다음 더 큰 겉봉투에 속

봉투를 넣은 후 선거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쓰는 것을 의

미한다. 마찬가지로 전자투표에서는 투표 결과가 투표

어플리케이션에 암호화되어 저장된 후 디지털 사인을 

19) ‌�선거위원회(Valimised, State Electoral Office of Estonia)에서 게시한 ‘General Framework of Electronic Voting and Implementation 
thereof at National elections in Estonia(2017.6.20.)’를 참조해서 작성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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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소화 하였고(Madise & Vinkel, 2015), 2013년

에는 개인의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절차를 

추가해 투표권자가 내부적인 투표 운영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기관의 선거시행 및 결과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해나갔다(Heiberg & Willemson, 

2014). 더불어 선거 전 전자투표 시범 실시에 모든 선

거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한다. 선거일 선거 마감 시간 이후에 개인키를 통해 암

호화 된 투표를 풀고 개표해 집계한다. 이 과정이 끝나

면 개인키는 비활성화 되고, 감사어플리케이션(Audit 

Application)을 통해 선거권자 인증, 투표 저장과 변

경, 개표 절차 등 모든 과정을 모니터한다.

이외에도 전자투표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인증

절차나 검사 및 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2012년에는 개

인 인증 단계를 도입해 개인 컴퓨터와 인터넷의 취약성

PUBLIC
KEY

DIGITAL
SIGNATURE

PRIVATE
KEY

I-VOTE ENCRYPTED
I-VOTE

DIGITALLY SIGNED AND
ENCRYPTED

I-VOTE

DATA OF I-VO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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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source: General Framework of Electronic Voting and Implementation Thereof at the National Elections in Estonia. Figure 2. Envelope Scheme. p.7.

<그림 2> 전자투표의 이중봉투 시스템

<Fig. 2> Envelope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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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eneral Framework of Electronic Voting and Implementation Thereof at the National Elections in Estonia. Figure 4. Voting services and components. p.13.

<그림 3> 전자투표 시스템 구조템

<Fig. 3> Voting services and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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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표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절차는 문

서화 되며 중요 절차들이 기록되고, 감사되고, 관찰되

며, 비디오테입으로도 저장된다(2013년 이후에는 유튜

브에 올리고 있다). 별도로 인증정보시스템(Certified 

Information System, CISA) 감사도 매 선거 때마다 

선거관리기관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감사의 범위는 수

행된 절차들이 전자투표 관련 핸드북이나 기술문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타당성을 비교하는 것이며 선거인

명부, 하드웨어 준비와 설치, 선거데이터 로딩·유지·리
뉴얼, 개표 과정 등에 대해 보안점검 차원에서 모니터

하고 검토한다. 그리고 2013년 이후 투표어플리케이션

의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투표시스템의 모든 중요 

서버들의 소스코드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Vinkel, 

2015; Valimised, 2022a).  

4. 2005년 대법원 판례20)와 이후 판례 동향

2005년 전국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선

거법 시행에 앞서 당시 대통령(Arnold Rüütel)은 법안 

공포를 거부하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그 이유는 전

자투표에서 투표 선택을 무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 제156조제1항의 평등선거의 원칙인 1인 

1표를 위배한 것으로 투표소에서 종이투표를 한 전통적 

선거권자를 차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 헌법위원

들은 전자투표를 통한 무제한 투표변경이 선거의 원칙

에 관한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Madise & Vinkel, 2014).

전자투표를 하는 개인은 정부 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은 상황 하에서 매수 및 이해유도의 가능성과 영

향력이나 압력을 받을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표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은 선거권자가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의 기표소(Virtual Voting Booth)’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떤 위협이 있어 강제로 투표 선택을 했

더라도 그 상황이 해제된 이후 다시 전자투표를 하거나 

사전투표 기간 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나와서 다시 투

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점이 전자투표에서 비밀

투표의 원칙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았다. 

또한 법적으로 모든 선거권자가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

록 ID카드를 제공하고 있고 국가가 어떠한 법적 장애를 

두고 있지 않으며,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절대적으

로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현 불가능한 원

칙이며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마

지막으로 투표변경은 자유선거와 비밀투표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불법적인 영향이나 감시하에 이루어진 투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

도 사후적인 조치로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에

서 평등·비밀·자유선거의 원칙에 위배 되는 것이 아니다. 

이후 대법원은 선거관리기구에서 수행한 전자투표의 

절차와 법적 규정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들(2011, 2013, 

2017)21)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심각한 사

건들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9년 판례22)의  

경우 전자투표와 관련해 추가적인 기술적 및 절차적  

규정들이 선거위원회 등의 규칙이 아닌 상위법에 규정

될 필요가 있다고 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

다고 판단하고 있다.

5. 전자투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부의 노력

에스토니아 정부는 전자투표 도입 이후 선거와 관련

된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전자투표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 수준과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회계층 간 

20) ‌�RIIGIKOHUS(SUPREME COURT OF ESTONIA). KOHTUOTSUS(COURT JUDGEMENT) 
3-4-1-13-05 1.09.2005 on constitutionality of the Estonian internet voting system.

21) ‌�RIIGIKOHUS(SUPREME COURT OF ESTONIA). 2011, 2013, 2017. KOHTUOTSUS(COURT JUDGEMENT) 3-4-1-4-11 21.03.2011, 3-4-
1-57-13 19.11.2013, 5-17-35 24.10.2017 on a complaint to declare I-voting results invalid.

22) ‌�RIIGIKOHUS(SUPREME COURT OF ESTONIA). 2019. KOHTUOTSUS(COURT JUDGEMENT) 5-19-18 27.03.2019, 5-19-20 27.03.2019 
on need for additional law-level regulations on I-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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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심화시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자투표

로 인해 이동의 제약이 있는 연령, 장애 또는 업무, 학

업, 여행, 아이 돌봄, 원거리 지역 거주 등으로 인해 선

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제약조건을 없앴다는 

점이 꼽혔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2011

년 전자투표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서는 교육, 소득, 주거 형태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2009년 조사에서도 인터넷 접근성은 큰 차이점이 없었

으나 컴퓨터 숙련도와 인터넷 사용 빈도가 전자투표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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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ning 2017, 16~17-year-olds also have the right to vote in local elections. The age limit for voting in Riigikogu (General) and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is 18.

source: Valimised (2022b). Statistics about Internet voting in Estonia. I-voters by age groups.

<그림 5> 연령대별 전자투표 선거권자 비율

<Fig. 5> I-voters by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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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alimised. 2022b. Statistics about Internet voting in Estonia. I-voters by gender.

<그림 4> 성별 전자투표 선거권자 비율

<Fig. 4> I-voters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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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거 이후 인터넷 사용자가 100,000명을 넘어서면

서 이 같은 차이점도 사라졌다. 투표율 제고 측면에서

는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선거권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

라 기존 선거권자들이 투표방식을 바꾼 것일 뿐이라며 

투표율 제고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

만(Wigartz, 2017). 재외국민 투표 분야에서는 확실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거주형태

나 컴퓨터 사용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구성이 2009년 이

전까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는 별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2005년부터 2019년까

지의 조사에서 전자투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운

영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전 기간에 걸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혀 에스토니아에서 전자투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유지되어 오고 있는 이유를 이해해볼 수 있다

(Ehin, et al., 2022; Trechsel & Vassil, 2011). 

전자투표를 선택하는 성별의 차이는 초기에는 남성

이 더 높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이 약간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2013년 지방선

거 때까지는 25-34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었으나 그 이후 선거부터는 35-44세가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선거권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다양한 연령대에서 전자투표를 선택하는 비중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층이 젊은층에 비해 적긴 

하지만 특정 연령대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유럽의회선거(EP)와 지방선거

(Local)의 경우 의회의원선거(General)에 비해 투표율

이 낮아 전자투표를 선택한 선거권자 수가 줄어든 것으

로 보일 수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무엇보다 전자투표에 대한 투명

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 과정을 투

명하고 간단하게 운영하고, 다수의 믿을만한 통제 수단

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중봉투

시스템과 같은 간단한 방법은 전자투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데 주요하게 작용했고 투명성과 복잡성

에 대한 의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정부는 모

든 개인에게 전자투표 시스템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어떻게 시스템이 작동하는지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고 실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선거권자가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한 선거공무원, 

외부 참관인, 정당, 시민들이 ID카드, 기간 만료된 ID카

드 갱신이나 모바일 ID카드 등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에 관한 정보도 다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

어 주기적으로 전자투표 웹사이트(i-Voting Web Site)

를 업데이트해 얼마나 많은 전자투표를 한 사람들이 있

었는지 등에 관한 추세를 공개함으로써 정당과 미디어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전자투표와 관련된 현황을 수

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투표를 하기 위

한 광범위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전자투표기

간 동안에는 24시간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adise & Vinkel, 2011). 

또한 선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대중에게 공개되어

야 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참관인들은 모든 선거위원회

의 회의에 접근할 수 있고, 투표 과정을 포함한 모든 선

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투표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문서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시스템에 대

한 참관인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정당 등은 선거 

전 교육과정에 참가할 수 있다. 게다가 전자투표에 관심

이 있는 정당, 감사인 등을 포함한 일반 사람들도 교육

에 참여할 수 있고, 개표과정에 대한 테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전자투표 참관 기간 1개월 동안 주요 참

관 사항은 투표가 어떻게 암호화되고 해제되는지에 대

한 것과 개표를 위한 시스템의 개인키가 어떻게 관리되

어 개표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Vinkel, 2015). 

한편, 2017년 800,000명의 ID카드 보안에 취약성이 

발견된 최악의 보안 위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에스토

니아 정부는 다른 카드로 대체하지 않고 취약성을 우회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Parsovs, 2020)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최고도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자투표가 가능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Ehin, et a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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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에스토니아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적 함의

에스토니아는 인구 130만 명의 작은 나라이며, 구소

련에서 독립한지 얼마 안 된 신생국가로서 전자투표 도

입 이전 전자정부 구축을 목표로 전자 ID와 같은 시스

템과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이 전자

투표 도입에 대해 기술적·문화적 선입견이 그리 크지 않

은 상태였고, 디지털 인증과 서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생활 속에서 전자투표 또한 일상적인 투표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Ehin, et al., 2022; OSCE, 

2019). 그리고 이와 같은 배경에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가장 빨리 시행했고, 2012

년부터 국가 행정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회적 신뢰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등 강점을 가

지고 있다(Lee & Ki, 2018). 물론 에스토니아의 성공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참고

할 점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밀선거의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 전자

투표의 가장 큰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 전자

투표 실시 전에 대법원의 헌법적 검토를 통해 정리해 두

었다. 투표의 비밀에 대해 전통적으로 기표소에서 혼자 

투표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로 보았지만 전자투표의 경

우 더 이상 과정에서의 개인의 보안을 지켜주는 것을 의

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헌법에 규정된 비밀투표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투표의 익명성을 지키면

서도 투표를 개인적 행위로 보기 때문에 투표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선거권자들은 어떠한 간섭과 방해 없이 자

유롭게 투표할 기회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투표를 무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가상의 기표소 개념을 상정해 개인의 비밀·자유선

거의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으며 이것이 평등선거의 원

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선거권자 

누구든지 전자투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

투표가 전통적인 종이투표를 대체할 수 있는 동일한 조

건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

다고 보았다.

둘째, 에스토니아 정부는 전자투표 시스템 운영과 관

련해 선거 전후를 불문하고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접

근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있으며, 별도의 교육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등 관련 자

료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전자투표와 관련된 모

든 사항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전

자투표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신뢰성이라고 답한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적 발전만으로 전자투

표를 선택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시스

템·정부·사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새로운 투표방식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었으며, 실행과정에

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기술적 문제들도 함

께 해결해나가는 과정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와 동

의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하기 위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우선 선거의 원칙

에 대해 기존 종이투표 투표소 방식의 관점이 아니라 전

자투표의 관점에서 재해석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

히 비밀·자유선거의 원칙과 관련해 물리적 통제 상황에

서 비밀이나 자유를 지키는 것만이 아닌 선거권자의 자

유의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지난 선상투표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보듯이 선거권자가 투표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변화

된 상황을 인지하고 감수한다는 것이 비밀선거의 원칙 

위배는 아니라고 한 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시범위

와 관련해 전면적 전자투표 실시는 오히려 사회적 혼란

을 더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현행 종이투표 투표

소 방식과 병행해 선거권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다양

한 투표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Okediran, 

et al., 2012).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점진적 저변확대가 신뢰성을 구축해 나가는데 더 도움

을 줄 것이며, 실시 과정 중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

결해나가며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당장 

전자투표가 시행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다. 특히 국내

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재외선거에서 해당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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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처해 있는 경우, 국내에서도 

코로나 19 같은 전염병이 특정 지역에서 창궐해 도시봉

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행과 같은 투표방식으

로는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투표권

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

리나라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3년부터 실시

해온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2021년

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 및 신뢰성을 제고

한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

존 당내경선과 각종 위탁선거 등에 활용했던 공공서비

스 역량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직선거에 도

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등23) 기술적인 부분

은 이미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Kim, 2022).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자투표를 시행하

는데 있어 여러 가지 기술적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이나 

한계만을 강조하거나 기존의 선거의 원칙 관점에서 전

자투표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단정짓지는 말자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환경적 변화 속에서 우

리의 가치판단과 기준을 과거에 막연하게 묶어두고 마

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

은 전세계적인 재앙 앞에서 기존의 시스템과 기준으로

는 더 이상 유용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전자투표는 언젠가 도입할 수밖에 없는 과제임을 깨닫

고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혼란과 갈등 

그리고 자책의 시간이 반복될 뿐이다.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닥쳐서 급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목표와 목적, 그리고 규범적 가치판단 기준을 마련해 놓

고 차근히 준비해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전자투표의 경

우 과정과 결과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시

스템에 대한 안정성, 정직성, 정확성에 대한 신뢰가 가

장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Ⅴ. 나가며

Sidney Verba(2003)는 “정치적 평등은 시민들이 정

부 정책 결정에 동등한(Equal)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663쪽)라며 비록 결과적으로 일부에게 유리하거나 선

호하는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정치적 평등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누구나 정치

영역에서 형식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법적 및 

제도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것, 참여기회를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형태로 보장하는 것을 통해 보통선거권의 

최소한의 형식적 보장을 넘어 실질적·내용적 보장으로 

전환되어야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유지·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Lee, 2016).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적 목적과 목

표를 설정하는 것을 우선에 두고 그에 따른 수단과 방법

을 강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자투표의 

기술적 발전 정도와 부작용에 대한 불신으로 불가능을 

논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또한 기존의 투표방식 

만이 선거의 원칙을 가장 잘 구현해내는 것이라는 고정

적 사고를 멈출 필요가 있다. 투표방식의 다양화가 필요

한 만큼 선거의 원칙도 기존 종이투표 투표소 투표방식

에만 적용 가능한 원칙이 아닌 원칙 간 우선순위 조정, 

유연한 해석과 적용을 통한 원칙의 재해석이 필요한 것

이다. 20여 년간 인터넷 투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러한 원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결해나가면서 유지해오고 있는

지 살펴봤으며, 정치적·헌법적 합의와 함께 전자투표 시

스템 운영에서 보여준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

력 외에도 전자정부에 대한 사회-기술적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화 및 일상화를 통해 시스템, 정부 그리고 사

회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투표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

문에 투표방식의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쉬

23) ‌�선거관리위원회는 ‘19년 199건, ’20년 1,839건, ‘21년 2,435건 온라인투표를 실시했으며, 현행 시스템은 최대 선거인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25년까지 1,000만 명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Digital Today. 2021.04.28. “천만명 사용하는 블록체인 투표서비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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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일은 아니다(Kortum, et al., 2016). 70여 년간 이

미 익숙한 종이투표 방식이 아닌 전자투표에 대해 선거

권자들은 혁명적 변화로 느끼며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투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투

표에 관련된 제도는 절차가 담보한 내용을 현실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어야 한다(Lee, et al., 2017)는 

점에서 모든 표가 같은 가치를 갖도록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표방식의 제도적 장치로 인한 

차별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다

만, 이 글에서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기술적 내용

과 비용적 측면, 그리고 전자투표 도입에 따른 여러 가

지 고려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왜 전자투표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합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 의미

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뢰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

야 향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실질적 의미를 확장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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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OECD국가의 특별 투표방식 현황

국가명
구분

우편투표
(Postal voting)

방문투표
(Mobile voting)

대리투표
(Proxy voting)

사전투표
(Advance voting)

보조투표
(Assisted voting)

근거규정

영 국 ○ × ○ × ○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39호

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3호

미 국 ○ × × ○ ○
투표권법 제2조, 

주 선거법

프랑스 × × ○ × ○ 선거법 제64,71조

독 일 ○ × × × ○
연방선거법 제8조

연방선거법시행령 제57조

일 본 ○ × × ○ ○
공직선거법 

제48조,제48조의2

스페인 ○ × × × ○ 선거법 제87조

스웨덴 ○ ○ ○ ○ ○
선거법 제7절 제3조

제10절 제2조

스위스 ○ × × ○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조제6항, 제7,8조

캐나다 ○ ○ × ○ ○ 선거법 제154,168,232조

호 주 ○ ○ × ○ ○
연방선거법

제184A,200AA,234조

오스트리아 ○ ○ × ○ ○ 의회선거법 제38,60,66조

벨기에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선거법 제143조제3항, 
제147-2,180-5,180-7조

칠 레 × × × × ○ 선거법 제67조

체 코 × ○ × ○ ○ 선거법 제19조제1,6항

덴마크 × ○ × ○ ○ 선거법 제49,53,54조

에스토니아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선거법 제38조, 
제39조제7항 제40,52조

핀란드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선거법 제46,66a,73조

그리스 × × × ○ 선거법 제83조

헝가리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선거절차법 제103,
181,266조

아이슬란드 ○ ○ × ○ ○ 선거법 제74,75,76,89조

아일랜드 ○ ○ ×
○

※도서지역만 실시
○

선거법(1992)
제38,64,85,100,103조

이스라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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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구분

우편투표
(Postal voting)

방문투표
(Mobile voting)

대리투표
(Proxy voting)

사전투표
(Advance voting)

보조투표
(Assisted voting)

근거규정

이탈리아
○

(재외투표에 한함)
○ × × ○

하원선거법 제55조
재외국민투표법
제12조제5항

라트비아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선거법 제25,45조

리투아니아 ○ ○ × ○ ○
의회선거법

제66, 67,67조의1

룩셈부르크 ○ × × × ○ 선거법 제168조

멕시코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연방선거법 제279,329조

네덜란드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선거법 제M1조, 
제L1조, 제J28조

뉴질랜드 ○ ○ × ○ ○
선거법 제61,170조
선거규칙 제24,27조

노르웨이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선거법
제8-1,8-2,8-6조,

제9-5조 선거규제규정
제24a,26,28조

폴란드
○

(장애인, 60세  
이상, 의무격리자)

×
○

(장애인, 60세 이상)
× ○ 선거법 제53,53a,54조

포르투갈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선거법 제79b,79g,97조

슬로바키아 ○ ○ × × ○
선거법 

제24조제1,6,7항 제60조

슬로베니아
  ○

(재외투표,  
병원·구금시설)

○ × ○ ○
의회선거법 

제9,69,79,81조

튀르키예 × × × × ○ 선거기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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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각국의 전자투표 실시 현황

국가명 적용선거 전자투표방식 선거권자 범위 비 고

미 국
전국선거
지방선거

DREs
OMR or OCR

기타
각 주 별로 상이

주별로 재외선거인과 군 복무자에게 전자적으로 투표용지 전
송을 허용

프랑스
전국선거
기타선거

DREs
인터넷 투표

재외선거권자특정
선거구 선거권자

• ‌�2017년 총선에서 주민 3,500명 이상의 코뮌에서 전자투표 
실시가 가능했으며 6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 ‌�2022년 재외선거에서 인터넷 투표 실시

캐나다 지방선거 인터넷 투표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알버타, 온타리오, 뉴브런즈윅 등 6개의 주에서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 

호 주 지방선거 인터넷 투표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군인선거권자

2015년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시각장애인, 부재자, 재외선
거인을 대상으로 실시

알바니아 전국선거 DREs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2021년 의회선거에서 티라나 시 중 1개의 선거관리구역(32
개의 투표소)에서만 시범 실시 

아르헨티나
전국선거
지방선거

EBPs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2015년 살타, 코르토바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선거에서 
실시

• ‌�2021년 총선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차코, 네우켄, 코리
엔테스, 살타 지역이 참여

아르메니아 전국선거 인터넷 투표
재외선거권자
군인선거권자

「선거법」 제62조

방글라데시 전국선거 DREs/EBPs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2018년 총선 6개 선거구에서 실시
국민대표명령 제26B조

벨기에
전국선거
지방선거

EBPs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일부 코뮌(157개 플란더즈지역, 19개 브뤼셀 지역, 9개 독일
어권 지역)에서 실시
「자동투표에 관한 법률 2014」

부 탄
전국선거
지방선거

DREs 모든 선거권자 「선거법」제330조

브라질 전국선거 DREs 모든 선거권자 「선거법」제59조

불가리아
전국선거
지방선거

DREs 모든 선거권자 「선거법」제265~268조

콩고민주공화국 전국선거 EBPs 모든 선거권자 2018년 총선에서 처음 실시

도미니카공화국 전국선거 OMR or OCR 모든 선거권자 개표수준에서의 전자투표

에콰도르
전국선거
지방선거

인터넷투표EBPs
재외선거권자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2021년 총선 해외선거구(아르헨티나  전자투표, 미국피닉
스지역  인터넷투표)에서 실시 

• ‌�국내에서는 일부 지방선거에서 실시 
「기본선거법」 제113조

에스토니아 전국선거 인터넷투표 모든 선거권자 「선거법」 제113조

피 지 기타선거
DREs
EBPs

기타선거 
해당 선거권자

노동조합이나, 학생협회의 선거에서 실시, 피지간호사협회 
선거가 최초

인 도
전국선거
지방선거

DREs 모든 선거권자
군복무자를 위한 부재자 선거에 전자우편투표(ETPBS, 
Electronically transmitted Postal Ballot System)를 도입

이 란 지방선거 DREs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2017년 시와 마을의회선거(145개의 시)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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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국선거 OMR or OCR 모든 선거권자
2018년 첫 실시,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 판독과 지문 채취
를 함께 함.

키르기스스탄 전국선거 OMR or OCR 모든 선거권자
2017 대통령선거에서 실시
「선거법」 제31조

멕시코 지방선거
인터넷투표

DREs

재외선거권자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2021년 지방선거에서 실시
- Coahuila와 Jalisco지역에 전자투표기를 설치 
- 해외거주자를 위해 인터넷투표 시행  

몽 골
전국선거
지방선거

OMR or OCR
SMS문자투표

모든 선거권자 2015년 국민투표에서 문자투표를 처음 실시

나미비아 전국선거 DREs 모든 선거권자
2019년 대통령과 의회 선거에서 사용됨. 
- 정당이나 후보자의 색깔로 버튼을 구분.

뉴질랜드 전국선거 인터넷투표 재외선거권자 투표용지를 다운받아 다시 업로딩 함.

오 만 전국선거
DREs

인터넷투표
(Mobile apps)

모든 선거권자
2019년 총선에서 도입
- 터치스크린과 투표발급기를 갖춘 시스템
- 재외선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투표 가능

파키스탄 전국선거 인터넷투표 재외선거권자 모든 국가에서 재외선거 가능

파나마
전국선거
지방선거
기타선거

DREs
재외선거권자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2019년 총선에서 실시
- ‌�39개 선거구 중 1개 선거구(대통령 부통령 지자체장 의회 

71석 중 5석 선출)에서 실시

페 루
전국선거
지방선거

DREs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2020년 의회선거(39개 선거구)에서 실시

필리핀
전국선거
지방선거

OMR or OCR 모든 선거권자 「공화국 법 No.8436」

러시아
전국선거
지방선거

DREs
OMR or OCR

인터넷투표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2021년 연방선거에서 실시
- ‌�7개 지역의 선거권자가 종이투표와 전자투표 중 선택할 수 

있었음. 
- ‌�GAS “Vybory” 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

「선거권 보장 및 국민 투표의 연방 시민 참여에 관한 연방
법」 제2,61,64조

아랍에미리트 전국선거
인터넷투표

(Online, voting 
Kiosk)

모든 선거권자

2019년 의회선거에서 실시
- ‌�국내에서는 전자투표, 재외선거는 종이투표 방식
- ‌�전자신분증을 이용하여 전체 선거 과정에 전자투표 방식을 

활용

베네수엘라 전국선거 DREs 모든 선거권자 「선거과정 기본법 일반규칙」 제310조

※ 기타선거-선거관리기관이 지원하거나 관할하는 비공직선거

※ ‌�DREs(Direct recording electronic systems, 직접기록전자시스템): 터치스크린 또는 기계식 버튼을 이용하여 선거권자가 선택한 투표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 voting machine that electronically records votes cast by voters by activating touch-screen displays or mechanical buttons. VVPAT(voter-

verified paper audit trail, 투표확인지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표기

※ ‌�EBPs(Electronic ballot printers): 개별 투표용지를 프린터에 넣고 전자입력방식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면 선택지가 출력되고 이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

※ ‌�OMR(Optical Mark Recognition),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수기로 작성한 투표지를 광학스캔방식으로 데이터를 인식

출처: ‌�IDEA. ICTS IN ELECTIONS DATABASE. 
‘Is e-voting currently used in any elections with EMB participation?’ 
‘If e-voting is currently being used, what type(s) of technology used?’ 
‘If e-voting is currently being used, is it available for all voters or only some groups of voters?’https://www.idea.int/data-tools/data/icts-
elections (검색일: 2022.04.14.)


